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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약칭 ‘탄소중립법’)이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중립법의 제정은 한

국이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법적인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환경부, 2021). 동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1)와 법적 절차 및 정책수단2)을 제시

하고 있다.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온실가스 비용화(carbon pricing) 정책수단 중 가장 대표적

인 것이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이다. 2020년 기준 25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하였으

며(국회예산정책처, 2021), 한국의 경우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 시

작하였으나 탄소세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경오염

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교정세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암

묵적인 탄소세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

하는 명시적인 형태의 탄소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환경에너지세제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

어 왔으며(이동규 외, 2018), 한국의 환경에너지세제는 수송용 연료 위주의 과세구

조를 지니고 있어 수송·난방·발전 부문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정재현 외, 2019).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탄소 배출에 대한 명확한 가격 

1) 탄소중립법에서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

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탄소중립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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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보낼 수 있어 탄소배출량 감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수송·난방·발전 부문 간에도 차별 없이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오

염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한다. 피구세(Pigouvian tax)의 원칙에 따르면 탄소세는 탄

소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이 정확히 반영된(혹은 목표하는 만큼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높은 세율의 탄소세로 인한 에너지재(energy 

goods)의 가격상승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에너지세/탄소세의 경우 항

상 역진적(regressive)인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IMF, 2020). 이러한 탄소세의 역진성은 탄소세의 사

회적 수용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의 역진성을 해

소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탄소세 세수를 환원(recycling)하는 정책 설계가 고려되

고 있다. 탄소세의 세수를 전국민이나 일부 저소득계층에게 정액배분(lump-sum 

transfer)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설계들 중 대표적인 방식이다(World Bank, 2019; 

IMF, 2020).3)

본 연구에서는 향후 새롭게 도입될 수 있는 탄소세의 분배효과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탄소세의 부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에너지재를 수송

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교통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소득계층별로 

탄소세의 세부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득 증가 및 에너지재 가격 상승 시 

에너지재 소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QUAIDS(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을 사용하여 에너지재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한다. 더 나아가 탄

소세의 세수를 가구에 다시 환원할 경우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와 탄소 배출량에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기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재의 엥겔곡선을 로그 총지출의 이차식으로 추정하는 

QUAIDS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에너지재의 지출비중과 로그 총지출의 분포가 

3)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733)은 탄소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결혼이민자·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

하는 탄소세 배당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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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함수의 형태로 나타나 QUAIDS 모형이 수요추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다([그림 1] 참조). 해외연구 사례에서 에너지세 및 탄소세의 분배효과를 추정하

기 위해 에너지재 수요를 QUAIDS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는 다수 존재하나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둘째, 본 연구는 탄소세의 세부담과 

세수 재활용에 따른 분배효과를 분석한 것에 더해 탄소세 부과 및 재활용 시나리오

에 따른 가계의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도 추가적으로 계산하였다. 기존 국내 문헌에

서 가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탄소세의 세부담과 세수 환원 시 분배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탄소세 부과 및 세수 재활용 시 가계의 탄소배출량 절

감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비교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므로 본 연구는 기여

점을 가진다.

미시모의실험 결과, 탄소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수를 가구전체에게 

정액 배분하여 환원하면 세부담은 누진적으로 바뀐다. 세수를 저소득 계층에게 집중

적으로 재분배할수록 탄소배출량 절감효과는 감소하나 불평등 개선효과는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탄소세 도입 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과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

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에너지세/탄소세의 분배효과에 대해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QUAIDS 모

형과 모형 추정 이후 탄소세 부과의 분배효과와 세수 환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전

략을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주요 추정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Ⅴ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선행연구

본 절에서 해외연구 사례는 QUAIDS 모형을 사용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탄소

세 부과의 분배효과를 살펴본 연구(Brännlund and Nordström, 2004; Nikodino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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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chröder, 2016; Renner et al., 2018; Okonkwo, 2021; Moz-Christofoletti and 

Perda, 2021)를 대상으로 소개한다.

먼저 에너지세로 인한 가계의 세부담과 분배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Niko-

dinoska and Schröder(2016), 이동규·김승래(2016), 김형건(2018), 정재현 외(2019)

를 살펴보고자 한다.

Nikodinoska and Schröder(2016)는 독일의 소득 및 지출조사(German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를 사용하여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였을 

경우 가계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가계 지출을 식료품, 전기, 그 외 

연료, 자동차 연료, 기타 지출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자동차 연료세가 5퍼센트 증

가하였을 경우 지니계수로 측정한 불평등은 0.04퍼센트 증가하여 자동차 연료세 부

과는 소득에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규·김승래(2016)는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에너지세 세부담 현황과 에너

지세제 개편 시 예상되는 분배효과를 분석하였다. 휘발유, 등유, 경유, 프로판, 부탄, 

유연탄, 전기 등에서 에너지 세제 세율 조절 시 파급효과를 미시모의실험 기법과 투

입산출분석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했다. CO2 톤당 3,183원의 세율을 가정하고 탄소

세를 부과했을 때 소득분위별 세부담의 증가를 소득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역진적

으로 나타났으나 총소비지출액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비례적인 결과가 나

왔다.

김형건(2018)은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수송용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

했다. 분위수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차량을 보유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때 유류세는 분명한 역진성을 보이나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를 포함하면 유

류세는 거의 비례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류세의 인상은 지출 최하

위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출이 조금 더 많은 중하위계층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현·성명재·이동규(2019)는 환경에너지세 세부담을 재정패널을 사용하여 미

시모의실험 기법으로 분석했다. 휘발유·경유·등유·도시가스·전기 5개 에너지원의 

소득분위별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선형지출체계(linear expenditure system)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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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정했다. 휘발유, 등유, 도시가스의 경우 소득탄력적, 경유는 비탄력적, 전기

의 경우 단위탄력적인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스를 제외한 에

너지원은 자기가격에 비탄력적인 수요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발

전용 연료에 과세를 강화할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요금부담 증가분이 유사하

다는 점에서 소득 역진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부담 수준은 크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탄소세로 인한 가계의 세부담과 분배효과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Brännlund 

and Nordström(2004), 권오상·허등용(2011), 김하나(2015), Renner et al.(2018), 

Okonkwo(2021), Moz-Christofoletti and Perda(2021)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연구 대부분은 탄소세와 세수 환원에 따른 분배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Brännlund and Nordström(2004)는 스웨덴의 가계지출조사(Swedish Household 

Expenditure Surveys)를 바탕으로 탄소세를 두 배로 늘렸을 때 가계의 소비지출 반

응과 분배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가계의 지출을 대하여 휘발유, 대중교통, 그 외 교통

수단, 난방, 기타 재화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세수 환원이 없을 때 탄소세는 역진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탄소세를 대중교통 보조금으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들의 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상·허등용(2011)은 탄소세를 부과할 때의 소득분배효과를 투입산출분석과 

미시모의실험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계의 수

요는 선형지출체계를 따른다고 가정했다. 탄소세의 도입은 소득분배에 역진적이나 

탄소세입을 환원할 경우 세입재활용이 없을 경우보다도 소득분배가 개선되며 탄소

세가 도입되기 이전보다도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김하나(2015)는 환경산업연관표(Environmentally-Extended Input Output)를 사

용하여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탄소세의 분배효과를 분석했다. $15/tCO22

의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탄소세의 세부담은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역진

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더불어 노인가구와 도시가구가 탄소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수의 일부가 가구에 재분배 

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경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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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ner et al.(2018)은 멕시코의 가계소득 및 지출조사(Encuesta Nacional de 

Ingresos y Gastos de los Hogares, ENIGH)를 바탕으로 가계 지출을 전기, 자동차 연

료, 가스, 대중교통, 식료품, 기타 지출로 나누어 탄소세의 부과에 따른 보상변화의 

차이를 가계의 소득분위별로 분석하였다. 자동차연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계

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대비 보상변화의 비율이 증가하여 그 효과가 누진적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의 경우 반대로 약간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와 대중

교통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보상변화의 비율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역U자의 형

태로 나타났다. USD 25/tCO2eq의 탄소세를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대해서만 부

과할 경우 약간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를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수의 정액 재분배를 통해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Okonkwo(2021)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소득 및 지출조사(South African Income 

and Expednditure Survey)와 가계동향조사(Living Conditions Survey)를 사용하여 

탄소세 부과 시 가계의 소득분위별 보상변화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가계의 지출을 

전기, 자동차 연료, 대중교통, 식료품, 그 외 지출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자동차 연

료를 제외한 에너지재의 가격증가는 역진적인 소득분배 효과를 야기했다. 전기요금

이 증가했을 때 전기의 사용률이 높은 도시지역의 후생감소가 농촌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세수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에너지 가격 증가로 인한 역진성을 해소

할 수 있음을 보였다.

Moz-Christofoletti and Perda(2021)는 브라질의 산업연관표(Input Output Table)

와 가계지출조사(Brazili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를 사용하여 탄소세 부

과의 분배효과를 분석하였다. USD 80/tCO2eq의 탄소세가 부과되었을 때 동등변화

는 가장 낮은 소득분위 가계의 경우 총지출의 0.10%로 가장 높은 소득분위의 경우 

0.06%로 나타나 역진적인 소득분배 효과가 나타났다. 과세표준을 교통수단, 식료품 

등 고탄소 재화에 집중할 경우 탄소세의 역진성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한편 에너지 부문에 AIDS(Almost Ideal Deamand System) 모형과 QUAIDS 

(Quadratic AIDS) 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한민석 외(2019)와 조용찬 외(2021)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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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연구 모두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성을 계산하였다.

한민석·전재완·제상영(2019)에서는 AIDS 모형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소득 및 가

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휘발유와 경유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0.958과 0.880, 미보상

가격탄력성은 -0.841과 -1.087로 나타났다. 조용찬·김원년·제상영(2021)에서는 

QUAIDS 모형을 적용하여 휘발유, 경유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추정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했다. 

추정결과 휘발유와 경유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0.354와 0.527로 나타났으며 미보상

가격탄력성은 각각 -0.212와 -0.778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해외에서는 에너지세 및 탄소세가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

를 분석하는 데 QUAIDS 모형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 자료로는 탄력성

을 추정하는 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QUAIDS 모형을 사용하

여 한국의 자료로 탄소세 부과 시 분배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QUAIDS 모형이 본 

연구에 적합한 이유와 모형의 강점은 다음절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본 연구

는 QUAIDS 모형으로 구한 탄력성을 바탕으로 탄소세 도입 및 세수 환원에 따른 탄

소배출량의 변화도 함께 계산하였다. 국내자료로 탄소세로 인한 세부담과 세수 환원

에 따른 분배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분배효과와 가구의 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분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여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연구들은 교통수단의 범위에 자가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수송용 유류

만을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부문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탄소세의 부과가 가계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다방면에서 분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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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방법

1. 수요체계 분석모형: QUAIDS

본고에서는 재정패널의 가계별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가계의 에너지재(수송용 유

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교통) 수요에 대해 QUAIDS(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Banks et al., 1997)을 이용하여 에너지재의 수요의 가

격탄력성을 추정한다. QUAIDS 모형은 각 재화의 엥겔곡선이 실질 총소득(총지

출)4)의 이차함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엥겔곡선이 실질 총소득(총지출)

의 선형함수로 표현한 준이상적 수요함수체계(AIDS: Almost Ideal Demand 

System)5)를 보다 일반화한 것이다. 

Nikodinoska and Schröder(2016)에 따르면 QUAIDS 모형은 수요자이론에 부

합6)하면서 AIDS 모형에 비해 더 신축적인(flexible) 함수형태를 가지며 소득(지출)

과 상대가격 외에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수요추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2019년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로그 총지출에 대한 에너지재 지출 비중 분포

를 나타낸 아래 [그림 1] (a)와 (e)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송용 유류비와 대중교통비

의 지출 비중 분포가 이차함수 형태의 역 U자 형으로 관찰되어 QUAIDS 모형이 

4) 총소득과 총지출은 다른 개념이나 생애주기 동안 총소득과 총지출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면 

개별재화의 합인 총지출을 예산제약으로 보고 소득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차입과 저축

으로 인해 총소득과 총지출은 불일치하나 총소득보다 총지출이 생애소득의 더 나은 대리지표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지출을 총소비 대신 분석지표로 사용한다.

5) AIDS 모형에서는 개별 재화에 대한 지출 비중이 실질소득의 대수값(log)의 선형함수로 제약

된다.

6) 선호체계의 완비성 및 가계 예산제약이 만족(Nikodinoska and Schröder, 2016)되는 동시에 

수요함수가 가격과 소득(지출)에 대해 0차 동차함수이고 슬러츠키 행렬이 대칭이도록 제약이 

설정가능하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수요자이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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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모형보다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로그 총지출에 따른 에너지재 지출 비중 (2019년 기준)

출처: 재정패널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주1: 총지출이 상위 1%와 하위 1%인 가구를 삭제하여 극단치를 제거

2: 총지출은 비내구재 지출의 총합을 의미

QUAIDS 모형은 Banks et al.(1997), Poi(2012), Nikodinoska and Schröder(2016), 김

동석(2006) 등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모형의 구성은 [부록 A]에 첨

부한다. 여기서는 QUAIDS 모형의 핵심인 추정방정식을 중심으로 모형을 소개한다.

QUAIDS 모형에서 재화 의 지출액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는 다음과 같

이 재화의 가격과 로그 실질 소득(지출)의 함수 형태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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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총지출이며 는 재화의 가격으로 와 는 가격벡터의 함수이

다. 위의 식 (1)이 QUAIDS 모형의 추정방정식이며 , , 가 추정해야할 모수들

이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및 설명변인들은 식 (1)의 절

편항()를 통하여 작용한다.

한편, 소득탄력성(budget elasticities)7)은 식 (1)로부터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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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보상가격탄력성(uncompensated price elasticities)은 식 (1)로부터 다음

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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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크로네커의 델타(Kronecker delta)8)이다.

마지막으로, 보상가격탄력성(compensated price elasticities)은 슬러츠키식으로

7) 소득탄력성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정확히는 예산탄력성(budget elasticity) 혹은 지출탄력성

(expenditure elasticity)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총소득과 총지출은 다른 개념이나 생애주기 동

안 총소득과 총지출은 일치한다고 가정 하고 개별 재화의 합인 총지출을 예산제약의 관점에

서 소득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일 때,  . ≠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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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4)

2. 가구별 후생변화 미시모의실험

앞서 에너지재 수요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이

후, 재정패널의 가장 최근 조사연도인 2019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 탄소

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재 가격 상승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탄소세의 부과에 따른 가격변화는 다음과 같다. 


  

∆  (5)


은 탄소세 부과 뒤 새로운 가격 수준이며 

은 부과 전 가격 수준이다. 탄소배출

계수를 이용하여 에너지재의 소비단위 당 탄소세액을 구한 뒤 가격지수 상승률 






∆
를 계산하여 탄소세 부과 후 가격 

를 구한다.9) 새로운 가격벡터를 추정된 

와 에 대입하여 각 가계의 새로운 지출비중 
을 구한다.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및 설명변인들과 총지출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보상변화(CV: Compensating Variation)는 가격변화 이전의 효용수준인  을 얻

기 위해 가구가 보상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본고에서는 보상변화의 절대금액을 가계 

총지출의 비중으로 계산하여 가계의 후생 감소를 추정한다. 에너지재의 가격상승으

로 인한 가구의 후생감소분 는 식 (1)을 2차 테일러 근사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다.10)

9)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휘발유는 1리터 당 1472.44원인데 휘발유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69,300kgCO2/TJ이다. 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휘발유 1리터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00210672톤이며 5만원/tCO2의 탄소세가 부과 될 경우 1리터 당 가격은 105.34원(=50,000

원×0.00210672)이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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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또한 탄소세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균등하게 나누어 정액배분(lump-sum transfer)

하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Renner et al.(2018)과 Okonkwo(2021)을 따

라 가계가 납부하는 탄소세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exp
 



(7)

탄소세 부과로 인한 가격상승률은 세율 의 정률세(ad valorem tax)가 부과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exp
은 탄소세 부과 뒤 재화 에 대한 지출액이다. 가계

에게 이전되는 정액배분액은 가계에게 부과되는 탄소세액에 횡단면 가중치를 곱한 

뒤 횡단면 가중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한다.

탄소세 부과 전·후 및 세수를 균등배분하고 난 뒤 탄소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p
∗ (8)

는 재화 의 탄소집약도(1원을 소비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tCO2/원)을 의

미하며 탄소세 부과 전 탄소배출량 
은 재화 에 소비하는 금액에 탄소집약도를 

곱하여 구해준다.

10) 도출과정은 Banks et al., 1996; Deaton and Muellbauer, 1980; Friedman and Levinsohn, 

2002; Spadaro,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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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탄소세 부과 후 탄소배출량 
은 탄소세 부과 후 재화 에 대한 지출액 exp

을 

탄소세 부과로 인한 가격상승률로 나눈 뒤 탄소집약도를 곱하여 구해준다. 탄소세 

세수를 균등하게 정액배분한 뒤 탄소배출량을 구할 때는 가계에 이전된 정액배분액

이 모두 비내구재 지출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타일지수(Theil index)를 계산하여 탄소세 부과 및 세수 환원 후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계산한다.

 




  












 

는 가구 의 소득이며 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이다. 은 전체 가구 수이다. 

가구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타일지수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지출을 기준

으로 계산하였다.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타일지수가 증가하면,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이며 해당 세제는 역진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분석의 기준: 지출 vs. 소득

본 연구에서는 소득 대신 지출을 분석의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하는 QUAIDS 모형 하에서 간접효용함수(식 (10))11)과 엥겔곡선 추정방정식(식 

(1))에 들어간 은 모두 총지출이다. 특정시점에서의 총소득(total income)과 총지

출(total expenditure)은 다른 개념이나 생애주기 동안 총소득과 총지출은 일치한다

고 가정한다면 개별재화의 합인 총지출을 예산제약으로 보고 소득의 관점에서 해석

11) [부록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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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차입과 저축으로 인해 총소득과 총지출은 불일치하나 총소득보다 총지

출이 생애소득의 더 나은 대리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지출을 총소비 대신 분

석지표로 사용한다.

조세의 세부담을 논의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르다. Flues and Thomas(2015)에 따르면 소비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할 때 소득이 아닌 지출을 기준으로 소비세의 세부담을 분석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로 ① 현재의 소비가 현재의 소득보다 현재의 생활수준을 더 잘 반영하

며(Ravallion, 1992), ② 가계는 소비를 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득보다 지출이 일평생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더 나은 대리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③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차입과 저축은 각각 세부담을 과대

측정하거나 과소측정하여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해서 많은 선행연

구들에서 QUAIDS 모형을 사용하여 에너지세/탄소세의 세부담을 분석할 때 총소득

이 아닌 총지출을 기준으로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탄소세의 부과가 가

계에 미치는 분배효과를 총지출을 기준으로 논할 것이다.

4.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에너지재의 소득탄력성과 수요가격탄력성 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자

료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하는 재정패널 자료의 항목별 

지출 정보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020=100)이다. 

각 에너지재(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교통)가 총지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 를 재화의 가격과 로그 실질 총지출의 함수로 두고 수요를 추정했

다(<표 1> 참조). 재정패널 자료는 2019년 내용을 응답한 2020년 조사인 13차 조사

를 포함하여 13개 연도(2007-2019년)의 자료를 사용했다. 각 에너지재의 가격은 16

개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별로 차이를 둔다. 또한 지출 비중

과 재화의 가격에 더해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나이, 가구주의 교육수준, 총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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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리고 16개의 지역더미 변수를 수요 추정에 포함하였다.

본고에서는 QUAIDS 모형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 Stata 17에서 quaids 명령어

(Poi, 2012 참조)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모수들은 IFGNLS(Iterated Feasible Generalized 

Nonlinear Least-Squares) 추정을 통해 추정되었다. IFGNLS 추정치는 다변수 정규 

최우추정량(multivariate normal maximum-likelihood estimator)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Poi, 2012) 추정된 탄력성의 유의도 검정이 용이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변수명 변수 설명 재정패널 질문 항목 계산식


수송용 유류비 

지출 비중

① 자가용 휘발유 유류비






①②③×
② 자가용 경유 유류비

③ 자가용 LPG 유류비

 전기요금 지출 비중 ④ 주택관리비 중 전기료 




④×

 가스료 지출 비중
⑤ 주택관리비 중 도시가스요금






⑤⑥×

⑥ 주택관리비 중 LPG


가스 외 난방비 

지출 비중

⑦ 주택관리비 중 난방용유류비






⑦⑧×

⑧ 주택관리비 중 지역난방비


대중교통비 

지출 비중
⑨ 공공교통비 





⑨×


그 외 지출 

지출 비중





  






 총지출

  유류비 + 주거비용 + 식료품 및 외식비 + 주류비 + 담배 

구입비 + 교통비 + 통신비 ＋ 문화생활비 + 교육비 + 보건의료

비

주: 1. 수송용 유류비는 영업용 차량을 제외하고 가구가 보유한 자가용에 대해서만 지출액을 구함

      2. 재정패널에서 설문하는 난방용유류비에 해당하는 난방유를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

용되는 실내 등유로 간주하고 계산

      3.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은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료 등을 포함한 항목

      4. 재정패널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해당 항목에 대해 지출한 월평균 금액을 묻고 있어 응답한 

지출금액에 12를 곱하여 연간 지출액을 구함

      5. 총지출은 비내구재 지출의 총합으로 한정

<표 1> 지출 비중 계산식에 활용한 재정패널 질문 항목



탄소세가 가계의 소득분배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QUAIDS 모형을 사용하여

- 49 -

QUAIDS 모형 추정에 활용한 각 에너지재 가격지표의 경우 각 에너지재에 해당하

는 통계청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사용하였다. 모형 추정에 활용

한 에너지재 가격 지수의 변화는 13개년(2007-2019년) 동안 [그림 2]와 같았다. 개인

운송장비 및 윤활유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수송용 유류의 가격지표로, 전기의 소비자물

가지수를 전기의 가격지표로, 가스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스의 가격지표로, 기타연

료 및 에너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스 외 난방의 가격지표로, 운송 서비스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대중교통의 가격지표로,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를 그 외 재화의 가격지표

로 사용하였다. 모든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각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를 두었다. [그림 2]에서 관찰되듯이 수송용 유류

와 가스 외 난방의 가격 등락폭이 상당히 큰 편이며 전기나 대중교통의 경우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격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재의 수요 가격탄

력성을 구하고 탄소세 부과 후 가계의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를 구하고자 한다.

[그림 2] 에너지재 및 모든 재화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상승률(2007-2013년)

출처: 통계청 지축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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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가계의 에너지 소비 및 가격 추이

2019년 재정패널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의 에너지재 소비의 지출 

비중은 아래 <표 2>와 같다. 수송용 유류의 지출 비중은 지출 분위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다가 고지출 분위에서 감소하는 역U자 분포를 보이며 다른 에너지재

의 경우 지출 분위가 증가할수록 지출 비중이 감소한다. 에너지재 전체의 소비는 4분

위와 5분위를 제외하면 지출 분위가 증가할수록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형태로 분포

한다. 지출 분위별 에너지재 지출 금액은 <표 3>과 같다. 에너지재 지출의 대부분은 

지출 분위가 증가할수록 그 지출 금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계의 평균 에너

지재 지출 비중은 총지출의 17.8%를 차지하며 평균 지출 금액은 연간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QUAIDS 모형 추정에 활용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과 

분석 기간 동안의 연도별 에너지재 지출 규모의 추이는 [부록 B]에 첨부했다.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가구 수 총지출
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

교통

지출 비중 

합계

1분위 803 532.6 0.005 0.052 0.055 0.039 0.061 0.212

2분위 812 938.2 0.028 0.039 0.045 0.019 0.062 0.193

3분위 762 1,274.9 0.052 0.031 0.038 0.011 0.055 0.187

4분위 801 1,602.6 0.077 0.027 0.032 0.008 0.051 0.195

5분위 834 1,957.2 0.077 0.024 0.028 0.008 0.052 0.189

6분위 823 2,361.7 0.085 0.022 0.025 0.006 0.043 0.181

7분위 905 2,802.9 0.086 0.020 0.023 0.006 0.038 0.173

<표 2> 지출 분위별 에너지재 지출 비중(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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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가구, 만원)

구분 가구 수 총지출
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

교통

지출 금액 

합계

1분위 803 532.6 3.14 27.16 28.92 20.01 34.01 113.24

2분위 812 938.2 27.4 35.99 41.91 17.33 57.58 180.21

3분위 762 1,274.9 67.15 39.7 47.94 14.28 69.92 238.99

4분위 801 1,602.6 123.88 43.28 51.03 12.39 80.75 311.33

5분위 834 1,957.2 151.6 46.26 54.68 14.67 100.93 368.14

6분위 823 2,361.7 199.73 51.84 59.66 14.97 102.74 428.94

7분위 905 2,802.9 242.04 55.92 63.02 16.24 107.61 484.83

8분위 894 3,367.9 265.91 56.42 64.53 16.49 109.73 513.08

9분위 1,013 4,191.3 315.00 61.53 69.04 19.17 138.88 603.62

10분위 1,033 6,221.3 394.37 70.89 70.66 24.67 196.92 757.51

전체 8,680 2,694.5 178.97 48.89 55.13 17.02 99.89 399.90

출처: 재정패널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표 3> 지출 분위별 에너지재 지출 금액(2019년 기준)

2. 에너지재 탄력성 추정 결과

탄소세 부과에 따른 에너지재 가격 상승은 가계의 에너지재 소비에 영향을 미친

다. 소득 및 가격변화에 따른 가계의 소비행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QUAIDS 모형

을 통해 5개 에너지재(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교통)와 그 외 지출

의 소득탄력성, 미보상가격탄력성, 보상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탄력성의 

구분 가구 수 총지출
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

교통

지출 비중 

합계

8분위 894 3,367.9 0.079 0.017 0.019 0.005 0.033 0.153

9분위 1,013 4,191.3 0.075 0.015 0.017 0.005 0.033 0.145

10분위 1,033 6,221.3 0.065 0.012 0.012 0.004 0.031 0.124

전체 8,680 2,694.5 0.067 0.026 0.029 0.011 0.045 0.178

출처: 재정패널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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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과 표준오차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에너지재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수송용 유류의 소득탄력성은 1.49로 수송

용 유류는 사치재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다른 에너지재의 소득 

탄력성은 1보다 작아 필수재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출의 소득

탄력성은 1.04로 1에 가깝게 나타났다. 6개 부문의 지출에 대해 가격탄력성은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나 부호가 예측과 일치하였다. 수송용 유류와 대중교통의 경우 미

보상자기가격탄력성이 -1.07와 -3.39로 추정되어 가격변화에 대해 가계가 탄력적으

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의 미보상자기가격탄력성

이 -0.49, -0.43, -0.55으로 추정되어 가격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가용 및 대중교통과 같은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가격의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계가 반응하는 반면, 전기나 난방은 가격이 상승하여도 소비가 가격

상승률 만큼 줄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중교통 중 버스, 지하철 등은 통근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택시, 기차, 비행기 등의 대중교통 수단은 가격에 따라 상당히 탄력

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수송용 유류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수송용 유류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연구(한상용 외, 

2012; 정재현 외, 2019; 한민석 외, 2019; 이동규, 2020; 조용찬 외, 2021 등)의 결과

와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기존의 가구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의 자가용 

차량 유류의 탄력성을 추정한 연구는 ① 자가용을 보유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거

나 ②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휘발유와 경유로 유종을 나누어 탄력성을 추

정하였다. 먼저 QUAIDS 모형으로 자가용을 보유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탄력성을 

추정할 경우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값이 

도출되었다. 또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휘발유와 경유로 유종을 나누어 소득탄력성

을 계산하면 휘발유와 경유 모두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났다. 가격탄력성의 

경우 휘발유는 1보다 큰 값이, 경유는 1보다 작은 값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수송용 

유류를 휘발유와 경유로 나누어 6개 에너지재에 대해 탄력성을 도출하면 경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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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격탄력성 및 휘발유와 경유 간의 교차가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소득탄력성을 

계산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AIDS 모형을 이용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성을 추정한 한민석 외(2019)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득탄력성이 모

두 1보다 작은 값으로 도출되었으며 휘발유의 가격탄력성 또한 1보다 작은 값이 도

출되어 QUAIDS 모형 하에서 구한 휘발유의 가격탄력성보다 그 크기가 작았다. 이

러한 차이는 기존의 모형과 달리 수요함수를 소득의 2차함수로 두고 추정한 것이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12) 선형지출체계를 이용하여 가계의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성을 

구한 정재현 외(2019)에서 구한 휘발유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고 경유의 소득탄

력성은 1보다 작으며 휘발유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은데, 이는 QUAIDS 모형을 

이용하여 구한 값들과는 다소 다르다. 다만 정재현 외(2019)에서는 거시집계자료를 

기준으로 선형지출체계를 이용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에너지 소비지출 통계는 미시

자료를 기준으로 생성하여, 본 연구에서 가계의 미시자료만을 바탕으로 수요를 추

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3) 본 연구에서는 자가용을 보유한 가구와 

보유하지 않은 가구 전체14)에 대해 수송용 유류 전체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계산하여 그 값이 각각 1.49와 -1.07로 추정되었다.

QUAIDS 모형으로 추정했을 때 수송용 유류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난 경

우는 Brännlund and Nordström(2004), Renner et al.(2018), Renner et al.(2019), Okon-

kwo(2021)에서 추정한 경우로 스웨덴, 멕시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료

로 추정한 결과이다. 반면 독일과 미국의 자료로 추정한 Nikodinoska and Schröder 

12) 휘발유와 경유 모두 엥겔곡선이 로그 총소득의 이차함수의 형태로 나타나 수요함수를 소득

의 2차함수로 추정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13) 예를 들어 거시집계자료를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하는 경우 휘발유는 대부분 승용차의 연료

로 소비되어 가계의 미시자료만을 바탕으로 수요를 추정하는 것과 차이가 적다. 그러나 거

시집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경유의 수요에는 대중교통수단과 화물자동차 연료유 등 수요

가 소득에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니는 수요가 다수 포함된다.

14) 자가용 보유 여부를 탄력성 추정에 고려한 censored QUAIDS(특정 재화의 사용여부를 종속변

수로 두고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하여 구한 확률밀도함수와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한 QUAIDS 

모형)를 이용하여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값들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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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과 Tiezzi and Verde(2016)의 경우 수송용 유류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게 추정

되어 필수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재들 간의 교차가격탄력성 중 일부는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대체재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는 보완재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기 가격이 1% 상승하는 경우 수송용 유류와 대중교통의 소비는 각각 0.33%

와 1.9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평균적인 가계는 전기요금 상승에 대응하여 수

송용 유류비와 대중교통비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송용 유류와 대

중교통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부호를 가져 자가용과 대중교통이 보완재 관계에 있음

을 보여주는데, 이는 수송용 유류의 가격이 상승할 때 가계는 자가용 사용과 대중교

통의 사용을 동시에 줄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격

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교통

그 외 

지출

소득탄력성

1.49*** 0.36*** 0.38*** 0.18*** 0.65*** 1.04***

(0.014) (0.018) (0.016) (0.041) (0.019) (0.002)

미보상가격탄력성

수요

수송용 

유류

-1.07*** -0.33*** 0.28*** 0.35*** -0.47*** -0.25***

(0.031) (0.016) (0.018) (0.019) (0.035) (0.049)

전기
-0.73*** -0.49*** 0.04 0.64*** -2.45*** 2.62***

(0.039) (0.048) (0.038) (0.041) (0.071) (0.095)

가스
0.73*** 0.04 -0.43*** -0.67*** 0.56*** -0.61***

(0.040) (0.034) (0.051) (0.043) (0.066) (0.086)

가스 외 

난방

1.60*** 1.15*** -1.27*** -0.55*** 1.22*** -2.32***

(0.082) (0.072) (0.083) (0.120) (0.133) (0.175)

대중교통
-0.84*** -1.91*** 0.48*** 0.53*** -3.39*** 4.49***

(0.068) (0.055) (0.056) (0.059) (0.176) (0.218)

그 외 

지출

0.01** 0.08*** -0.05*** -0.06*** 0.20*** -1.22***

(0.004) (0.003) (0.004) (0.004) (0.011) (0.014)

<표 4> 에너지재 소득 및 가격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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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후생 변화

에너지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의 후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2019년도 재정패

널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도에 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교통의 

가격이 각각 20%씩 상승했을 때의 보상변화를 지출의 비율로 계산하였다([그림 3]). 

먼저 수송용 유류비 상승에 따른 후생 손실은 지출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

가 감소하는 역U자의 형태를 보여 지출 분위 6분위 구간까지는 누진적이고 이후 비

례적이다가 8분위에서 10분위까지는 역진적인 분포를 보인다. 반면 전기, 가스, 가

스 외 난방, 대중교통의 가격이 각각 상승한 경우 후생 손실은 지출 분위가 낮을수록 

가격

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교통

그 외 

지출

보상가격탄력성

수요

수송용 

유류

-0.96*** -0.29*** 0.33*** 0.38*** -0.42*** 0.95***

(0.032) (0.016) (0.018) (0.019) (0.035) (0.047)

전기
-0.71*** -0.48*** 0.06 0.65*** -2.43*** 2.92***

(0.039) (0.048) (0.038) (0.041) (0.071) (0.093)

가스
0.76*** 0.05 -0.42*** -0.66*** 0.58*** -0.31***

(0.040) (0.034) (0.051) (0.043) (0.066) (0.085)

가스 외 

난방

1.61*** 1.15*** -1.27*** -0.55*** 1.23*** -2.18***

(0.082) (0.072) (0.084) (0.120) (0.133) (0.171)

대중교통
-0.79*** -1.89*** 0.50*** 0.54*** -3.37*** 5.02***

(0.068) (0.055) (0.056) (0.059) (0.176) (0.218)

그 외 

지출

0.09*** 0.11*** -0.01*** -0.05*** 0.24*** -0.38***

(0.004) (0.004) (0.003) (0.004) (0.011) (0.014)

주: 1. QUAID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저자 추정치로 탄력성 추정에 필요한 변수들이 전체표

본의 평균값을 가질 때를 기준으로 추정한 값

      2. 미보상가격탄력성 및 보상가격탄력성의 대각원소는 자기가격탄력성을 나타내며 비대각

원소 는 재화 의 가격변화에 따른 재화 의 교차가격탄력성을 의미

      3.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

      4.  ***은 p값<0.01인 경우, **은 p값<0.05인 경우, *은 p값<0.10인 경우에 해당



에너지경제연구 ●  제21권 제2호

- 56 -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교통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부담은 역진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동규·김승래(2016)나 정재현 외(2019)에서 

에너지세 세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부담은 소득분위가 증가

함에 따라 역U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나타나며 가정용 유류세나 전기요금의 가격

상승 시에는 역진적인 분배효과가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OECD 21개 회원국을 대

상으로 에너지세의 소득분배 효과를 연구한 Flues and Thomas(2015)에서 수송용 

유류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역진적이지 않으나 난방용 연료와 전기에 세금이 부과

되는 경우 역진성이 나타난 것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그림 3] 에너지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출 분위별 보상변화(2019년 기준)

주: 회색 음영은 95% 신뢰 구간을 나타내며 모든 에너지재의 경우 5개의 에너지재 가격이 동시

에 20% 상승한 경우를 의미하며 나머지는 각각의 에너지재 가격이 20% 상승한 경우의 보상

변화를 의미

출처: 재정패널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탄소세가 가계의 소득분배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QUAIDS 모형을 사용하여

- 57 -

[그림 3]의 모든 에너지재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5개 부문의 에너지재 가격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상승하였을 경우, 보상변화는 지출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형태이나 2분위에서 6분위구간에서는 비례적인 분포가 나타난다. 탄소세가 가

계에 미치는 분배효과는 개별 에너지재의 가격 상승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

다. 만약 탄소세의 도입이 수송용 유류의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휘발유와 경유를 제

외한 유연탄·무연탄·액화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방향15)

으로 이루어진다면 탄소세는 역진적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에너지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분배효과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차이가 있다. 

[그림 4]에서 관찰되듯 수송용 유류의 가격이 상승할 때 가계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

우에는 지출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보상변화는 역U자형으로 나타났으나 자동차를 

보유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비가 상승한 경

우의 후생손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계의 후생손실이 가계전체의 후생손실보

다 모든 지출 분위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에너지재 가격 상승에 따른 후생손실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5]에서 관찰할 수 있듯 수송용 유류의 가격 상승에 대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의 후생손실은 전 지출 분위에서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비의 상승에 대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후생손실은 1분위를 제외

한 전 지출 분위에서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의 가격이 각각 상승하는 경우 보상변화는 서울 거주가구와 서울 

비거주 가구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모든 에너지재의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

15)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호 11470)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일부 화석연료에만 과세하고 유연탄·무연탄·

액화천연가스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낮은 과세를 하기 때문에 교통·

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탄소세법으로 법률명으로 개명하되,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유연탄·무연탄·액화천연가스 등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55,000원을 부과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하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수

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약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탄소세법이 신설

되면 휘발유·경유를 포함한 수송용 유류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 되어 탄소세가 도입되어도 단기적으로는 가격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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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서울 비거주 가구의 보상변화가 지출 분위 전 구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수송용 유류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서울 외 지역의 보상변화가 높은 것은 서울 외 지

역에서의 자가 차량 사용률이 높기 때문이며, 반면 서울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의 사용

률이 높아 대중교통 가격이 상승할 경우의 보상변화가 서울 외 지역보다 높게 나타

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 2019년도 재정패널 자료로 모든 지출 분위에 

대해서 서울 외 지역의 자가용 보유 비율은 서울 지역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대

중교통의 이용률은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지출 분위에서 서울 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6)

[그림 4] 사용여부에 따른 지출 분위별 보상변화(2019년 기준)

주: 회색 음영은 95% 신뢰 구간을 나타내며 수송용 유류의 가격이 20% 상승했을 때와 대중교통

의 가격이 20% 상승했을 때 보상변화를 나타냄

출처: 재정패널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16) 2019년 재정패널 자료로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의 자가용 보유비율은 61.3%이며 서울 외 

지역의 자가용 보유비율은 65.7%이다. 또한 서울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비율은 92.6%이며 

서울 외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8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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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거주 지역에 따른 지출 분위별 보상변화(2019년 기준)

주: 회색 음영은 95% 신뢰 구간을 나타내며 수송용 유류의 가격이 20% 상승했을 때와 대중교통

의 가격이 20% 상승했을 때 보상변화를 나타냄

출처: 재정패널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수송용 유류의 경우 누진적인 분포를 보이는 구간에서 서울 외 지역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 서울 지역보다 누진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그림 5] 수

송용 유류 참조). 직관적으로 자가용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기가격탄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 더 강한 누진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도 있다. 실제로 자가용 보유 비율은 서울 외 지역에서 더 높으며 수송용 유류의 자기

가격탄력성은 서울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 서울 거주 가구가 수송용 유류의 가격 상

승에 대해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상변화에는 가격

탄력성뿐만 아니라 지출 비중도 영향을 미친다(식 (6) 참조). 해당구간(지출 분위 

1~6분위)에서 누진성이 나타나는 것은 지출 분위가 높을수록 수송용 유류가 지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지출 분위가 증가할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 지역에 비해 서울 외 지역에서 더 강하여 수송용 유류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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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또한 서울 외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탄소세 부과에 따른 가계 후생 변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탄소세 부과에 따른 가계의 후생변화

를 추정해 본다. 재정패널 2019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도에 5만원/tCO2의 탄

소세가 부과되는 경우 분배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17) 2019년도 에너지 관련 기존 

세제는 불변인 것으로 가정한다. 미시모의실험에서 적용한 탄소세율은 현재 사회적

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 수준과 탄소세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수준을 고려

하여 설정하였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탄소세신설과 관련하여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과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개명하는 교통·

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탄소세법

안 혹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22년 탄소세는 1

이산화탄소배출량상당톤당(tCO2eq) 5만원 혹은 1이산화탄소배출량톤(tCO2)당 5

만 5천원이 부과된다. 또한 미국정부가 규제영향평가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부처합동

으로 발표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2020년 기준(할인율 3% 적용) 

$51/tCO2이다(United States Government, 2021).

<표 5>는 탄소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에너지재의 가격상승률을 구한 결과이다. 대

중교통의 경우 1만원의 대중교통 소비가 발생할 때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하

여 가격상승률을 구하였다.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에너지부

문은 전기부문으로 탄소세가 도입되기 전 대비 가격이 21.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용 LPG와 도시가스의 가격상승률이 각각 17.9%와 

17.6%로 나타났다.

17) CO2외에 CH4 N2O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탄소세율을 10만

원/tCO2으로 증가할 경우 과세표준이 확대되고 후생감소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고에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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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재 분류 단위
탄소 배출량

(tCO2)

2019년 

가격

(원)

가격상승분

(원)
가격상승률

수송용 유류

휘발유 리터 0.00210672 1472.44 105.34 7.2%

경유 리터 0.00260832 1340.52 130.42 9.7%

자동차용 

LPG
kg 0.00288367 806.27 144.18 17.9%

전기 kWh 0.00045850 104.95 22.93 21.8%

가스
도시가스 MJ 0.00005610 15.93 2.81 17.6%

LPG Nm3 0.00368504 2558.41 184.25 7.2%

가스 외 난방
등유 리터 0.00245898 961.66 122.95 12.8%

지역난방 Mcal 0.00014224 65.23 7.11 10.9%

대중교통 만원 0.00834294 417.15 4.2%

출처: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 

  [별표 1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전력거래소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실가스 배출계수

한국석유공사 휘발유, 경유, 등유 지역별 주유소 가격

한국석유공사 자동차용 부탄 충전소 가격

한국석유공사 LPG(프로판) 지역별 집단공급사업자판매가격

한국전력통계 판매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정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2016년)

European Union World Input-Output Database Environmental Accounts

바탕으로 저자계산

<표 5> 5만원/tCO2의 탄소세를 부과할 때 에너지재 소비단위 당 가격상승률

[그림 6]의 CV는 탄소세가 부과되는 경우 지출 분위별 보상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지출 분위별 탄소세로 인한 후생감소를 나타낸다.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지출 분위

가 증가할수록 보상변화의 비율이 감소하는 분포를 보여 탄소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적은 가계일수록 탄소세 부과로 인한 후생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지출 분위 1분위의 보상변화는 총지출의 2.58%를 차지하였으며 10분위는 총지출의 

1.08%를 차지하였다. 한편 탄소세 세수의 전액을 전 가구에 균등하게 정액 배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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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지출 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보상변화의 비율이 증가하는 누진적인 분포가 

나타났다([그림 6] CV + lump-sum 참조). 

[그림 6] 탄소세 부과와 및 세수 정액배분(보편적 재분배)에 따른 보상변화

주: 1. 회색 음영은 95% 신뢰 구간을 나타냄

      2. CV는 탄소세가 부과되고 세수의 환원이 없는 경우 보상변화를 총지출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며 괄호 안의 비율은 세수의 일부만을 정액 배분한 경우 정액 배분에 사용한 탄소세 

세수의 비중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세수 전체를 소득(지출) 하위 30%, 하위 50%, 하위 70%에만 선별적으

로 정액 배분하는 경우 가구의 지출 분위별 후생변화를 추정하였다. [그림 7]에서 관

찰되듯이 세수가 재분배 되는 구간에서는 누진적인 분포로 바뀌며 재분배 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세수환원에 따른 후생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후술하듯이 세수를 저소

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정액 배분하는 경우 보편적 재배분보다 가구 전체의 소득불평

등은 더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표 6> 참조),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선별적 재배분보다 보편적 재배분이 더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가 가계의 소득분배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QUAIDS 모형을 사용하여

- 63 -

[그림 7] 탄소세 부과와 세수 정액배분(선별적 재분배)에 따른 보상변화

주: 1. 회색 음영은 95% 신뢰 구간을 나타냄

      2. CV는 탄소세가 부과되고 세수의 환원이 없는 경우 보상변화를 총지출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며 괄호 안의 비율은 세수의 일부만을 정액 배분한 경우 정액 배분에 사용한 탄소세 

세수의 비중을 나타낸다.

한편 탄소세 부과 후 가계의 전체 탄소배출량은 탄소세 부과 전에 비해 18.5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수의 전액을 정액 배분한 뒤의 배출량은 탄소세 부과 

이전 대비 10.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즉 세수의 전액을 정액 

배분한 뒤 탄소 배출 감축량은 정액 배분이 없을 때 대비 41.29%가 감소한다. 이는 

가계에 세수가 이전될 때 가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재 소비가 증가하는 데

에 기인한 것이다. <표 4>에서 계산한 에너지재의 소득탄력성이 모두 양수이며 특히 

수송용 유류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여 이해할 수 있다. 

세수의 재분배를 선별적으로 하는 경우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재분배 할수록 탄

소배출 감축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를 가계 전체에 보편적 

재분배를 할 때 탄소 배출량은 탄소세 부과 전 대비 10.89% 감소하였으나, 하위 30%

에 재분배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은 부과 전 대비 10.85% 감소하여 재분배하는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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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 범위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6>에서 타일 지수로 계산한 소득불평등을 살펴보면 탄소세 부과 후 타일지

수는 탄소세 부과 전에 비해 상승하여 탄소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

의 세수를 정액 분배하여 환원하는 경우 타일지수는 탄소세 부과 전 보다 낮게 나타

나 세수의 정액 분배는 탄소세 도입 전 보다도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수 재활용은 그 방식이 역진적이지 않은 이상 역진성이 완화되고 소득불평

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자명한 결과이다. 한편 저소득층에 집중적으

로 세수를 배분할수록 타일지수는 더 낮게 나타났다. 소득 하위 30% 계층에게 세수

를 정액 배분할 경우 타일 지수는 0.1897이며 전체 가구에게 세수를 정액 배분할 경

우 타일 지수는 0.2009이다. 재분배하는 소득 하위계층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타일

지수는 증가한다. 이는 세수를 선별적으로 소득 하위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재분배할

수록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고소득층 구간에서는 후생변화가 없어 탄소세의 역진

성이 그대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소득 하위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재분배할수록 탄소세의 세부담은 더 누진적이다.

탄소 배출 조세 부담 타일 지수

탄소세 부과 전 - - 0.2069

탄소세 부과 후 -18.55% 역진적 0.2090

세수 환원 후

선별적 

재분배

(하위 30%) -10.85% 재분배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만 

누진적

0.1897

(하위 50%) -10.86% 0.1933

(하위 70%) -10.87% 0.1964

보편적 재분배 -10.89% 누진적 0.2009

주: 탄소 배출은 탄소세 부과 전에 비해 탄소 배출량의 변화율을 계산한 값

<표 6> 탄소세 부과에 따른 탄소 배출량 변화와 분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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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하는 5개 에너지재에 대하여 가계에 미

치는 분배효과를 QUAID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에너지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수송용 유류는 저지출 분위에서는 누진적이나 고지출 분위에서는 역

진적인 분포를 보였으며, 다른 에너지재의 경우 역진적인 분포가 나타났다. 5만원

/tCO2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경우 지출 분위가 증가할수록 보상변화의 비율이 감소

하여 탄소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하게도, 탄소세의 세수를 모든 가구

에 정액으로 배분하는 경우 역진성은 해소된다. 일부 소득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정액 

배분하는 경우 탄소세의 세수를 배분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역진성이 보존되지만 세

수가 재분배되는 구간에서는 누진적으로 바뀌었다. 세수를 보편적으로 재분배하는 

시나리오 대비 세수를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재분배할 경우 전체적인 불평등은 

더 크게 완화되었으며,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재분배할수록 세부담은 누진적으

로 나타났다.

한편 탄소세의 세수를 가구에게 정액 분배하는 것은 소득 증가에 따른 에너지재 

소비를 야기하여 탄소세를 도입한 후 정액 배분하지 않을 때에 비해 탄소 감축량이 

41.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 배분이 저소득 계층에게 집중될수록 탄소 

배출량 감축효과는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단기적으로 세수의 환원

은 재분배 기능은 수행하나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켜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자 하는 정책 목표와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탄소세의 세수를 가

구에 환원하는 정책 설계가 탄소세의 도입과 함께 고려될 경우 동일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수 환원이 없는 경우보다 탄소세율이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먼저 본 연구는 단기 부분 균형 모형 하에서 소득이 불변이고 탄소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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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가격 상승의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전가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

다. 또한 가계부문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한정하여 세부과에 따른 세부담과 정액

배분에 따른 분배효과를 분석했다. 에너지원의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탄소배출 외 

최종재의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배출(indirect emission)이나 에너지

재 외 다른 재화의 가격상승을 고려한 일반 균형 모형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시사점을 가진다. 그러나 단기에는 생산요소 대체가 없고 에너지

재 외의 다른 재화의 가격 상승률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가정할 때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에 대해서 정책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으로는 탄소 배출 절감에 따른 편익이나 세수

를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 후생을 포함하여 분석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Moz-Christofoletti 

and Perda(2021)는 저소득층에서 탄소세로 인해 사회전체가 공유하는 편익의 혜택

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Gao et al. 2018a; Gao et al. 2018b) 탄소세의 귀속효과

는 누진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수를 정액 배분하지 않고 탄소저

감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거나, 탄소저감 기술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면 탄소 

배출량 저감이나 소득 역진성 완화 측면에서 가구에 정액 분배할 때 보다 더 효과적

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탄소 배출절감에 따른 편익이나 탄소세 세수를 탄소배출 

절감에 투자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시나리오 하에서의 분배효과와 사회후생에 대한 

후속연구 또한 기대하는 바이다.

접수일(2022년 1월 19일), 수정일(2022년 4월 7일), 게재확정일(2022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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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부록 A]

QUAIDS 모형을 소개하면 우선 간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ln  
ln  ln  



 

 
 

(10)

여기서 은 총지출이며 가격벡터 p는 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총지

수에 대응되는 품목별 소비자가격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ln , , 는 다음과 같은 모수적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는 미

분가능하며 가격벡터 p에 대해 0차 동차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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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용함수 식 (1)에 Roy의 항등식을 적용하면 재화 의 지출액이 총지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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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 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ln   ln





 





 ln 
 






  (14)

각 가계가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전제를 만족하기 위해 가법성 조건(adding-up 

restriction), 동차성 조건(homogeneity restriction), 대칭성 조건(symmetry restriction)

이 성립한다는 제약조건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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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단위 : 만원, 세, 명)

변수명 관측 가구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재화 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w1  66,435 0.075 0.081 0 0.803

w2  66,435 0.03 0.028 0 0.711

w3  66,435 0.033 0.033 0 0.566

w4  66,435 0.017 0.041 0 0.809

w5  66,435 0.039 0.046 0 0.85

w6  66,435 0.806 0.091 0.11 1

재화 의 로그 가격지수

lnp1  66,435 4.779 0.119 4.591 4.996

lnp2  66,435 4.669 0.049 4.603 4.757

lnp3 66,435 4.706 0.127 4.407 4.982

lnp4 66,435 4.698 0.142 4.389 5.168

lnp5 66,435 4.449 0.109 4.201 4.604

lnp6 66,435 4.516 0.076 4.343 4.605

로그 총지출

lnm 66,435 7.553 0.778 2.565 10.336

지역더미 변수

서울(r1=1) 66,435 0.192 0.394 0 1

부산(r2=1) 66,435 0.078 0.269 0 1

대구(r3=1) 66,435 0.059 0.235 0 1

인천(r4=1) 66,435 0.049 0.215 0 1

광주(r5=1) 66,435 0.039 0.194 0 1

대전(r6=1) 66,435 0.041 0.197 0 1

울산(r7=1) 66,435 0.028 0.164 0 1

경기(r8=1) 66,435 0.181 0.385 0 1

강원(r9=1) 66,435 0.035 0.183 0 1

충북(r10=1) 66,435 0.035 0.183 0 1

충남(r11=1) 66,435 0.04 0.195 0 1

전북(r12=1) 66,435 0.052 0.222 0 1

<표 A> 변수별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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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2007-2010년 2011-2013년 2014-2016년 2017-2019년

수송용 유류 204.40 215.42 202.95 211.35

전기 52.78 56.80 55.30 51.40

가스 58.08 67.88 61.32 57.75

가스 외 난방 31.65 24.48 20.68 19.24

대중교통 56.83 83.89 89.96 100.29

그 외 지출 1789.55 2026.64 2153.68 2266.40

관측가구 수 19,636 14,278 14,355 18,166

주: 총 관측가구 수는 66,435 가구

<표 B> 연도별 에너지재 지출 금액

변수명 관측 가구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남(r13=1) 66,435 0.052 0.222 0 1

경북(r14=1) 66,435 0.057 0.231 0 1

경남(r15=1) 66,435 0.064 0.245 0 1

제주(r16=1) 66,435 0.001 0.027 0 1

사회경제적 변수

가구주 성별(z1) 66,435 0.789 0.408 0 1

가구주 연령(z2) 66,428 53.503 14.75 18 101

가구주 

교육수준(z3)
66,433 2.139 0.801 1 3

총 가구원 수(z4) 66,435 2.86 1.295 1 9

주1: 재화 는 수송용 유류(  ), 전기(  ), 가스(  ), 가스 외 난방(  ), 대중교통 

(  ), 그 외 지출(  )에 해당

주2: 가구주 성별은 남자일 때 1이며 여자일 때 0인 더미 변수

주3: 가구주 교육수준은 1=중졸이하, 2=고졸, 3=전문대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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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arbon Taxation on Household Welfare 
and CO2 Emission*

Jaiwon Lee** and Woohyeon Kim***

We analyze the distributional impacts of carbon taxation in South Korea 

using QUAIDS model. A full matrix of budget and price elasticities was 

estimated, allowing us to incorporate household behavioural changes in 

response to the price changes of energy goods when carbon taxation and 

subsequent lump-sum revenue recycling scheme were introduced. We 

simulate the scenario in which carbon tax at the rate of KRW 50,000/tCO2 was 

introduced and find it to be regressive — though the direct lump-sum cash 

transfer of total tax revenues to households leads to the progressive 

outcome. The redistribution of tax revenues leads to the increase of use of 

energy goods and the CO2- emission-saving potential can shrink to 41.29% of 

the reductions achieved under no-revenue-recycling scenario. Greater 

equality and lower emission reduction was achieved when the redistribution 

was more narrowly targeted to low-income households. Overall, there is a 

trade-off between addressing the regressivity of a carbon tax and achieving 

targeted emission reduction.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rate of 

carbon tax incorporating lump-sum redistribution needs to be higher than the 

rate without revenue-recycling scheme to achieve equivalent level of 

emission reduction target.

Key Words : Carbon tax, Distributional effects, NASTAB, Universal basic 

income, Tax revenue recycling, QU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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